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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K P F I S - 인 사 이 트  

재정성과관리제도 
해외 동향과 시사점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ymajesty@kpfis.or.kr)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에서부터 

각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1    �Bureau of Budget으로, 현재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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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___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재정은 정부의 역할을 화폐 단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산은 재정의 1년간의 지출 계

획을, 집행과 결산은 실제 지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특히 예산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과 비용의 표현으로서, 집행 후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각종 측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정보

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성과정보를 바

탕으로 재정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ing)제도라고 한

다. 성과예산제도 중 전체 재정을 사업 단위(program)로 분류하여 각각의 재정사업에 대

해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는 방식을 재정사업 성과관리 또는 재정성과관리(program 

performance management)라고도 한다.

예산 편성을 위해 수입과 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

되었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과 재무부 예산국1 설치가 시초이며, 예산을 사업별

로 나누어 정보를 생산하고 환류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은 1962년 기획예산 제도(PPBS: 

Programing, Planning Budgeting System)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재정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6

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성과중심 재정관리의 원칙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________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 최근 국제기구와 해외 동향

최근 OECD, World Bank 등은 성과예산제도에 대해 단순히 성과정보를 예산에 환류하

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 재정 집행 등 재

정의 전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높일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자산으로서 성

과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FMIS: Fisc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OECD(2019)는 각 회원국 고위관료 네트워크 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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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추어야 할 실무적 요건을 제시했다. World Bank에서 주관한 Moynihan and 

Beazley(2016)의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과 러시아, 폴란드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 경험을 중심으로 차세대 성과예산(next 

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의 요건을 논의했다.

1) OECD

OECD는 회원국의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결과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9년도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성과예산제도를 요약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

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 계획과 평가가 예산 과정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유용한 성과정

보를 예산 과정 및 재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 ① 각각의 프로그램 또는 분야에 소수의 측정 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하고, ② 이 지표

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③ 다른 국가 또는 사업과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시계열 추

적이 가능해야 하고, ④ 범정부 국정과제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선결 요건

으로 제시했다. 

OECD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7개의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핵심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

성과예산의 목표와 체계는 정부의 재정개혁 또는 재정 관련 기본법 등 기본적 전략과 국정과제를 토

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반영해야 하며, 최고 결정

자의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다. 

② 지출 우선순위와 전략적 목표를 반영

정부 예산은 각종 계획 및 지출 우선순위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기계획 상에서 달

성 가능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부처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③ 정부 활동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조직구조와 별개로 구축되어서는 안 되며, 예산의 분류와 조직 관리가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성과예산제도를 위한 인적자원, 데이터 등 지원 기반 투자 확대

예산당국은 개별 부처가 성과예산제도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성과정보를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해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성과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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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정부의 성과지향성과 책임성을 증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감사원의 성과감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예

산 및 지출 정보는 기계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하고 접속이 용이한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

해야 한다.

⑥ 성과예산제도는 사전 심사, 사후 평가 등의 재정관리 제도들로 보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후 평가는 매년 수행

되어야 하며 결과는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해야 한다. 

⑦ 성과예산 관련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지향적 행태와 조직학습을 유도

정부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집행당국의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

도해야 한다.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OECD는 효과적인 성과예산제도 지향을 위해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업그레이

드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프랑스의 성

과지향적 재정개혁, 신규 재정정보시스템 CHORUS, 성과포털(performance-publique.

budget.gouv.fr)을 제시하고 있다.

2) World Bank 

미국, 호주, 동유럽 국가들의 성과예산 사례를 분석한 World Bank의 보고서는 성과예산

제도의 목표가 공공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OECD의 2019년도 서베이가 각국의 성과예산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 지침의 수준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보고서는 성과예산의 근본적인 문제

점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성과예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성과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

문에, 하나의 원칙에 의한 개혁 목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00년대 각국의 성과예산제도는 대체로 예측한 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성과 및 지

표관리 결과를 직접 예산에 환류하려는 노력을 장려하는 World Bank의 권고 역시 실효

성이 적었다. 이러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과예산제도의 목

표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즉, 성과제도의 프로세스, 책임성 확보 등 전반적인 설계보다는 성과정보 생산 자체의 합

리화를 통해 예산 편성 및 관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

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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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과예산제도 시행에 있어 재정정보시스템의 지원과 행정역량의 구비도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과정보의 생산 과정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

다한 행정역량의 소비에 비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성과는 크지 않았음이 특히 동유럽 국

가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이 성과예산제도를 안정

적이면서도 때로는 완고해 보일 정도로 강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3) 주요국 성과관리 개선 동향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범정부 성과 목표 체계

와 시스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성과관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집행지침(Circular A-11) 등을 통해 관리 절

차, 예산으로의 환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Performance.gov 등 성과정

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지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도 자체 재정정보시

스템에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2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정부업무평가법 현대화법」3을 제정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성과

관리의 목표를 대통령 국정과제와 각 부처 우선순위 사업과제와의 일치, 재정사업 성

과 향상을 위한 부처의 자율적 노력 증대에 두었다. 2018년 발표된 대통령 관리 아젠다

자료: Moynihan and Beazley(2016). 「Toward Next-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

표. 차세대 성과예산제도의 방향

기존의 성과예산 차세대 성과예산

시작점

·예산 편성 절차 준수

·형식적, 행정 부담 유발

·성과정보 정확성 낮음

·최우선 사업영역과 전략적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

기대수준

·예산과정의 변화

·범정부 성과관리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주요 추진력에 그침

·종합적인 성과관리 개혁을 위한 예산 과정의 변화

·공공부문 인센티브의 변화

·성과지향적 개혁의 지속성 확보

성과데이터의 

활용

·(이론) 회기 종료 직후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

·(현실) 사용 안 됨

·다양한 의사결정 시점에 활용

·예산과정, 관리과정, 그리고 다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 활용

성과정보 수요자 ·예산당국 ·부처 프로그램 관리자

필요한 

관리역량
·집행과정에서 행정역량 부재 문제가 부상

·성과정보에 대한 수요에 바탕을 두고 성과예산 

  제도를 구축

·성과정보의 활용을 위한 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 투입 강조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단기적 접근

·개혁 우선순위에 의존적

·때때로 버려지거나, 대체됨

·장기적 접근

·다양한 개혁 노력과의 가치 일관성

·경험에 바탕을 둔 점진적, 적합성 변화를 추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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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anagement Agenda)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정부 현대화, 보조금과 출연

금의 결과지향적 책임성 강화,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보자원 관리 확대와 증거기

반 정책 평가 확대 등을 성과관리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관리예산처, 2020). 이

를 위해 부처의 각 미션 목표에 대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부처 우선순위 목표

(APG: Agency Priority Goals) 기반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과정에서 중앙 예산·재무관서인 관리예산처와 재무부는 예산 편성, 재무 원장

과 회계결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집행 및 성과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재정정보

시스템 지원 체계도 이에 맞게 구축되어 있다.

재정관리시스템 중 성과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의 예산편성시스템

(MAX A-11 Data Entry. 이하 MAX)과 개별 부처의 독립된 재정정보시스템이다. 관리예

산처에서는 이에 더해 성과정보 공개 플랫폼, performance.gov 시스템을 운영하여 성과

관리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에 의한 각종 보고서 작성은 MAX로 

초안이 제출되고 관리예산처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performance.gov에는 관리

예산처의 최종 확정을 받은 보고서들이 업로드되어 공개된다.

개별 부처의 성과관리는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재정정보시

스템 체계는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부처 수준에서의 통합 역시 중요

한 과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례로 살펴볼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역시 여러 개의 산하기관이 존재하며, 이들 기관들도 독자적인 재

정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인 UFMS(Unifi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집행과 회계결산, 자체 사업 관리 기능은 UFMS와 외부 모듈인 NB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usiness System), HIGLAS(Healthcare Integrated General 

Ledger Accounting System) 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션, 전략목표, 핵심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관리와 시각화, 보고서 생성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본부에

서 사용하는 UFMS의 하위모듈인 FBIS(Finanial Business Intelligence System)에 기능

이 집약된 형태이다. FBIS는 2012년에 UFMS의 하위 기능 모듈로 개통했다. 주요 기능

은 예산·성과정보 대시보드와 분석기능, 보고서 작성 기능이다4. 보건복지부의 UFMS는 

2012년 개통 후 지속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성과정보 관리를 위한 기능개선을 수행

하고 있다.

2    �BI(Business Intelligence)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총칭한다.

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Modernization Act of 2010로, 약칭 GPRAMA라고 한다.

4    �우리나라 dBrain의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에 해당한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 부

처의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지표, 즉 KPI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OLAP은 의사결

정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시스템이다.



        

5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는 2007~2011년에 캐나다 전수 프로그램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2012년 이후 특정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로 지출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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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재정성과관리는 재원배분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을 증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과정보 관리 확대와 활용 강화,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사업 전수에 대한 관리는 축소하는 한편, 사업 개개의 성과

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5. 2016년 결과 지향 

정책(Policy on Result)은 특히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와 고위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성과정보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보고서 작

성 양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결과지표의 지출 의사결정에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재정정보시스템 표준(FM-S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는 

FM-SC에 따라 구축한 재정정보시스템에서 각각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를 관리하며, 표준

양식으로 작성, 관리되므로 중앙의 취합이 용이하다.

GC(Government Canada) Infobase는 중앙 재정시스템의 재정정보, 부처 시스템에서 

제출하는 연간/분기/월별 재정정보와 성과계획·실적 정보를 취합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

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에 개통했다. GC Infobase 구축 이전에는 재정정

보와 재정성과 정보들이 부처별, 제도별로 500여 종의 보고서에서 분산 공개되고 있어 이

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GC Infobase는 각종 재정정보와 성과관리 결과 정보를 통합

한 포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산 트리맵 방식 인포 도입(2018), 성과계획서 대조 

기능 도입(2019) 등의 기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미국의 성과중심 재정관리와 시스템 지원

자료: 미국 관리예산처(2019). 「OMB Circular A-11」

         미국 보건복지부(2019). 「FY 2018 HHS Agency Financial Report」

의회

제출 검토 확정게재

예산편성시스템
MAX A-11 Data Entry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

성과정보 공개포털
Performance.gov

통합재정보고시스템
(CFRS)

NBS
국립표준

기술관리원

UMS
식약청, 질병관리센터 

원주민건강센터, 전산원

HIGLA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

재정의사결정지원시스템
(FBIS)

국민 정보 사용자

공개

【 연방정부의 성과기반 재정관리 체계 】 【 보건복지부의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계 】

재정보고서
대시보드/

OLAP 성과보고서

자료
자동 취합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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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_______ 우리나라의 시사점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성과지향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

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역시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 문제점 분석 못지않게,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기구와 외국 사례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재정성과관리의 전략적 성격 강화이다. 예산당국은 성과관리의 전략적 

과제와 우선순위를 설정·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개별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에

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은 OECD, World Bank에

서도 모두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단위가 되는 개별 프로그램·

재정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정보 생산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정보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성과정보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한편, 접근성

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개 역시 확대하여 재정성과정보의 활용을 증진해야 한다. 마지막은 

이를 위한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 및 실효성 증대에 맞

추어, 재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재정성과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

정사업 전 과정에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재정성과정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OECD. (2019). 「OECD Good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OECD: Paris」

•�Moynihan, D. and I. Beazley. (2016). 「Toward Next-Generation Performance Budgeting.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미국 관리예산처. (2020). A 「Budget for America’s Future. OMB.gov」

•�미국 관리예산처. (2019). 「Circular A-11: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미국 보건복지부. (2019). 「2018 HHS Agency Financial Report」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8). 「Improving the Quality and Impact of Annual Performance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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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2018년 데이터산업 백서」

1 ________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IoT 기기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는 기존의 생산요소를 넘

어서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1. 따라서 세계는 데이터의 보유·활용·분석 능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오유리 정보보호본부 사원(yuri@kpfis.or.kr)

02K P F I S - 인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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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 체계

자료: �Enter the data Economy(2017, EC), The Rise of the Data Economy(2016, IBM),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4차산업혁명위원회) 재구성

    최종 사용자
→ 데이터 서비스 
    이용

수요

중개

공급

    비즈니스 
     수요자
→ 데이터 활용

    데이터 생산자
→ 데이터  
     수집·저장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 데이터 유통

경제적 가치 창출

· 신제품 및 서비스 제공

· 생산성 효율성 향상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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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또한, 

인텔은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조 비용의 300만달러를 절감하

였고, 엡실론이나 엑시엄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기업은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가공·

분석하고 산업군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수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추가적인 경제

적 이익을 창출하며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2. 이에 세계 주요국은 그

림 2와 같이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 확대,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    �한국데이터진흥원(2018), 「2018년 데이터산업 백서」

그림 2. 주요 국가의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우리나라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

용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세계 흐름에 합류하였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

게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

한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몇 년간 논의되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에 통과되어,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

미국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

→ �빅데이터 기술·인프라 강화,  

협력 생태계 구축,  

의사결정도구 R&D 지원,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접근 추구

일본
미래투자전략 - Society 5.0

→ �신성장 전략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현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교육·인재 역량 강화,  

혁신 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

EU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 �은행권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PSD2 개정,  

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의 활용과  

강화를 동시에 추구

중국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

→ �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

    10개 이상의 빅데이터 선도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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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 데이터 3법의 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법을 통칭하여 ‘데이터 3법’이라 한다. 개정 전 각 법률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3를 

포함한 유사·중복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관·기업 등 수범자의 혼란4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데이터의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규제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에 분산된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련·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있다.

4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A 항공사는 행정안전부(2016.8.)로부터, B 항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2016.10)로부터 각각  

조사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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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_______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데이터 3법의 핵심은 ①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②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③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④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

이다.

① �기존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으면 모두 개인정보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쉽게 결합’의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및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익명처리 된 정보는 개인정

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5. 

또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여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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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01), “인공지능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률안 정리, 배영임, 신혜리(2020), 「데이터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표 1.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법령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감독기구 일원화 및 권한 강화

· 데이터 신사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성화 지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가명정보 도입: 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보호 측면: 가명정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특정인 식별 금지

· 처벌: 특정 개인 식별 목적의 정보처리 시 매출액 3%, 

   자본금의 3% 또는 4억원 과징금

신용

정보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 권리 강화

· 가명정보 도입: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처벌: 가명정보의 고의적 재식별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가명정보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최대 5천 만원)

정보

통신망법
· 유사·중복 규정 정비

· 거버넌스 정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감독 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② �가명정보는 안전조치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처

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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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0.0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7월부터 시행됩니다.”

표 2. 개인정보의 관련 개념과 활용 가능 범위

개념 활용 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  

(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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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가명정보 처리 및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

치6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의 식별을 금지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외에 과징금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④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

원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가명정보 복원을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 분리보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바로 처리를 중단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청신호.(보도자료) 

표 3. 개인정보(원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개인(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 

1월 3일
010-9999-

3333
055-747-

0088
055-2345-

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45,896,789원

가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ajeejkc93
* 암호화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45,896,789원

※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익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
* 삭제

가족 3명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가명·익명 처리 데이터 예시로 표 3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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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________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 준비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제공할 수 없던 재

정정보가 가명·익명처리 후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과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정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른 기관·기업

의 데이터와 재정정보를 결합하여 다양한 통계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명처리 및 관련 규제사항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마

련, 관련 전문가 육성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권일(2020),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김정현(2020),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이기용(2019),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기술 동향」 

•�김영호, 김인석(2019),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회사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송미정, 김인석(2019),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일영(2018),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권현영(2019),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한국인터넷진흥원(2018.11),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경제에서 길을 찾다.」

참고 문헌

그림 3.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개인정보의 
판단기준 명확화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시

·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가명처리한 정보는 산업 목적의 연구를 위해 처리 가능

· 정보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 명확화, 벌칙 등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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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CES 2020(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은 2020년대의 산업 진

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관련 제품들, 서비스가 선보였다. 특히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 분야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

주행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업체들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관련 분야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

부 업체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시장

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자율주행 센서 분야와 완제품을 고려해서 성장해야 하는 AI 칩 분

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 발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두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의 두 분야에 대한 CES 2020의 주요 

전시 및 동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❶  -------  

CES 2020으로 보는 

자율주행 센서 및 AI 칩 주요 동향과 
향후 지원 방향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gm1004@kookmin.ac.kr)

자율주행 센서 주요 동향

자율주행차를 위한 자율주행 센서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레

이저를 이용해서 3D로 주위를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는 연구용 자율주행 차량에 자율주행 

표 1. 관련 분야의 우리나라 주요 스타트업

분야 주요 업체 

라이다 센서 SOS랩, 카네비컴

레이더 센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비트센싱 

AI 칩 UX팩토리, 퓨리오사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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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센서로 쓰이고 있다. 비싼 가격과 날씨 조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요 자동

차사에서 판매하는 자율주행 2단계 차량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라이다 센서는 현

재 아우디의 일부 차량에만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자동차에 상

용화되어 있는 레이더 센서는 물체의 유무와 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주요 

레이더 업체들은 주위를 3D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라이다 센

서에 비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고 날씨 조건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CES 2020의 라이다 센서 측면에서는 차량 부품 업체 1위인 보쉬가 라이다 센서 양산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많

은 스타트업들이 라이다 센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SOS랩과 카네비컴이 관련 센

서를 전시했다. 

상대적으로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레이더시스템, 비트센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바야, 알비 등이 이번 CES 2020

에서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발표했다. 

2020년 3월 발표된 구글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도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의 자율주행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

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

스템에는 이미지 레이더가 사용된 점도 특징이다.  

자율주행 센서의 핵심인 라이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 선두 업체들에 

비해서 격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다만, 이미지 레이더 분야에서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욜(Yole)은 2019

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이미지 레이더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

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1. CES 2020, 우리나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이미지 레이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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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칩 주요 동향 

영상 인식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미 사람의 인식률을 넘어섰다. 다만, 성능이 좋은 인공지

능을 기기에서 상용화하기에는 가격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기기에 장착하기 

위한 AI 하드웨어는 최소 수십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AI 칩의 개발이 최근 AI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 뒤에도 TPU라는 구글의 AI 칩이 있었다. 기존 

GPU 기반의 PC를 사용하는 대신에 AI 칩을 장착해서 크기와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CES 2020에서는 여느 해보다 더 많은 AI 칩이 전시되었다. 퀄컴의 클라우드용 AI 칩을 비

롯해서,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AI 칩, 아마존 알렉사를 지원하는 저전력 음성인식을 

위한 신티안트의 AI 칩, 젠-피(Zen-P)의 로봇 내비게이션용 AI 칩 등 다양한 AI 칩이 큰 

관심을 끌었다. CES 2020에서 발표된 AI 칩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로봇, 인

공지능 스피커, AI 탑재 가전 등 다양한 기기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분야는 우리나라가 크게 뒤처진 분야이다. 2017년 가을에 애플과 화웨이는 자체 

AI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발표했다. 삼성이 AI 칩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은 

2019년 봄이며, LG도 자체 AI 칩을 2019년 봄에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AI 칩 스타

트업인 UX팩토리와 퓨리오사AI는 모두 2020년 제품이 발표될 예정으로 대기업이나 스

타트업 모두 시장에서 크게 늦어있는 상황이다. 

자료: 각 사

그림 2. 미국 퀄컴과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AI 칩

2019년에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우리나라의 퓨리오사AI가 투자받은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SK그룹은 CES 2019 이후 SK차이나 중심으로 중국 자

동차사와 협력하여 호라이즌 로보틱스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퓨리오사AI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로부터 80억원을 투자 받았을 정도로 투자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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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방향에 대한 고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품업체, 자동차사 연

계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성능

과 가격뿐만 아니라, 수명, 신뢰성, 내구성, 등이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부품업체, 자

동차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즉, 믿을만한 부품업체나 자동차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센서 스타트업과 부품업

체, 자동차사를 묶어서 실증 단계의 자율주행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센서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향

후 해외 시장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용 

센서를 일반 산업용 응용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센서의 응용 영역을 발굴

하고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I 칩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

가 쉽게 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칩셋

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 후 제품까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다음으로는 AI 칩의 수요 기업과의 연결이 중요해진다. 가전 기기, 스마트폰, 자율

주행차, 클라우드 등 AI 칩 수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

다. 또한, AI 응용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AI 관련 시장의 발굴과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정리 및 시사점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이 주요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만큼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대적인 상용화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원천 기술 개발

과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센서와 AI 칩은 앞으로 미래산업을 열어

갈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적절한 투자와 협력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래 시장을 주

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표 2. 주요 지원 방향

자율주행 센서 AI 칩 

주요 

지원 

방향

자율주행 시범 운행 검증 지원 칩 제작 지원 

부품사 , 자동차사 연계 생태계 조성 AI 칩 수요 기업 연결 지원 

산업용 응용 분야 발굴 및 지원 새로운 응용 영역 발굴 및 지원 



재정 INSIGHT 재정칼럼 24

디지털 트윈의 이해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면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장

면들을 볼 수 있다. ‘아이언맨1’에서는 슈트를 홀로그램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조정해보는 

장면이 간략하게 나오고, ‘아이언맨2’에서는 1974년에 열린 스타크 엑스포 장소를 스캔

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든 후, 보행자 도로, 나무, 주차장 등을 없애고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

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언맨3’에서는 사고현장을 홀로그램으

로 재구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은 아

이언맨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어벤져스 시리즈 등에서 계속 등장하며 보는 사람들을 

미래산업의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 트윈의 이해와 지원방안

박상언 경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supark@kgu.ac.kr)

-------  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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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료시킨다. 많은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의 기술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이러한 영화의 장면은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유사한 기술들

이 이미 개발되기도 했다. 영화 ‘아이언맨’의 홀로그램이 실제 있는 장소나 물체를 모델링

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좋은 안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의 특성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2002년 미시간대의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

었으나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GE(General Electric)에 의해서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GE는 디지털 트윈의 산업 분야 적용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시스템, 환경 등을 가상

세계(Digital World)에 동일한 형태, 즉 쌍둥이(Twin)로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

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도출할 뿐 아니라, 도출된 해에 따라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전망

듣기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트너(Gartner)가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3년 연속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에 선정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기술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가트너는 2021년이면 벌써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며, 생성된 디지털 트윈이 수십억 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또한 2019년에 발행된 마켓스 앤 마켓스(Markets and Markets) 보고서에서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7.8%를 보이며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의 예상 시장 규모는 35.8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세계 디지털 트윈 시장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는 현재 디지털 트윈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기업은 아직 시

작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융복합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트윈 특성

디지털 트윈의 정의와 단계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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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IoT의 급격한 발전이 있다. IoT를 구성하는 다

양한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의 구현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

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의 데이터 고속 전송 및 일치화와 관련한 

기술이다. 많은 경우 디지털 트윈은 두 세계 간 양방향의 실시간 통합 및 연결을 요구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현실세계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이를 위해서

는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렇게 수집 및 전송

된 정보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 및 처리를 위한 기술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 경우 빅

데이터 기술을 포함하게 된다. 넷째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때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논리적 

법칙의 정확한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쉬운 예로, 현실세계에는 중력이 존재하지만 가상

세계에는 일부러 구현하기 전까지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현실세계의 법

칙이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는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다 정

확하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는 다양한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의 차이를 이해하

고 최적해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단계 역시 빅데이터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도출된 최적의 해를 현실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구

현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해 최대한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로봇 등의 자동화시스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단일기술이라기보다는 IoT, 대용량 데

이터 전송,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정밀제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융복합 기술 및 플랫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트윈의 지원 및 확산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 매우 유망한 기술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적인 전망에 비해 발전 및 성장 속도가 늦은 편이다. 이는 4차 산

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해도, 일부 대기업과 같이 자체적인 개발 능력과 예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

업에는 개발 부담이 과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 간단

한 단일기술이 아닌 복합기술인 동시에 IoT와 같이 큰 규모의 인프라를 요구하기 때문이

다.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대효과에 비해 개발 및 구축 비용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의 확산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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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시점에서 모든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고 또한 구축으로 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산

업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은 사실이나, 디지털 트윈이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

의 끝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트윈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

는 기업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함으로써 생

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출 여력이 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마트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다른 기술들에 비해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산업과 대상 기

업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 중에서 위험부담이 적고 기대효과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트윈에 적합한 사례들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해서 늘려 가면 이를 바탕으로 유

사 분야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로 디

지털 트윈의 단계와 관련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선진기업이 디지털 트윈 수명 주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과 같

은 표준화된 기술 및 단계를 정립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에서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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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2020년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톺아보다 : 샅샅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원년

• �핵심품목 자립화 기술개발 착수 1.2조원

     * 1년 내 20개, 5년 내 100개 이상 품목 자립화 달성

•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인프라 구축  

0.5조원

• �생산능력 확충 전용  

투자자금 공급 등  

0.4조원

미래대비 혁신인재 4.8만명 양성

• �ICT 분야 현장 중심형 실전형 인재 양성 0.3조원

• �BK 21+혁신 등 인재 양성 0.1조원

     * BK 21 혁신성장 선도형 + 6,400명(신설)

• �직업훈련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개편 

308억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약 3천명 

AI 시대로의 대전환

• �DNA(Data, Network, AI) 성장 플랫폼 조성 1.7조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200개 → 800개)

     * AI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626억원

• �3대 핵심 선도사업(BIG3) 발전 생태계 조성 3.1조원

     *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  

0.3조원

     * �바이오헬스 선도제품  

개발 등 1.3조원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1.5조원

제2의 벤처붐 확산

• �모태펀드를 통한 모험자금 2.1조원 공급 

     * 모태펀드 출자: 0.24조원→0.8조원

•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0.4조원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규) 300개社

     * 창업도약패키지 + 400개社

• ��R&D와 연계한  

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지원 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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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etwork,
 AI 경제 

확산 가속화

- �데이터의 생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센터 및 연계 지원(454억원)

- �AI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 사업화 바우처 지원 등 확대

(762억원)

- �AI 연구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132억원)

- �재난·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5G 적용 확대(139억원)

- �5G 기반 동대문 VR 콘텐츠 개발 등 

지원(779억원)

3대 핵심사업
(BIG3) 발전 
생태계 조성

- �미래차 등 주력·신산업 분야의 시스템반도체 기업 협력 지원(891억원)

-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신설 및 설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160억원)

-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IP)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90억원)

-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기기 분야 선도제품 개발 및 지원(932억원)

-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기술개발 지원(314억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150억원)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소 구축 등(1.1조원)

- 전기·수소차 성능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390억원)

-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144억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

- �2020년 기술개발 및 제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투자 

(1.2조원)  

-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적 방식의 

R&D 추진(1,186억원)

-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  

개발(228억원)

-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 

(130억원)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제품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R&D 성과물 성능 

평가를 위한 공공나노팹 장비  

고도화(723억원)

- �소재부품지원센터(15개) 내  

특화장비 지원(790억원)

- �가상공학플랫폼 구축 지원 

(200억원)

설비 확충,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 펀드 조성 

(2,600억원)

- �소재부품 전용 펀드 조성 

(모태펀드 1,000억원,  

혁신모험펀드 4,000억원)

-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신용·기술보증 자금 지원 

(800억원)

- �창업기업·신성장기반자금 등  

융자 지원(300억원)

D.N.A. + BIG3 집중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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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주	1)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 4.

2020

관리재정수지

30.9조원 적자(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전월 대비

-29.3
조원

+13.5
조원

통합재정수지 

26.2조원 적자(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26.6
조원

국가채무 

725.2조원(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총수입 77.8조원 총지출 104.0조원

2020년 예산 

481.6조원

2020년 예산

523.1조원

진도율 

16.1%
진도율 

19.9%
104.0조원77.8조원

2020년 
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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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10.3조원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세수진도율 16.1%

전월 대비 +5.2조원

전년 동기 대비 +0.1조원

세수진도율 23.5%

전월 대비 +11.1조원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세수진도율 15.0%

3130

● 2020년 2월 말 기준

총 수 입

2020년 총수입 예산

481.6조원 대비16.1%
진도율

총수입 

77.8
조원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77.8

481.6

341.8

전월 대비

+26.5
조원

전년 동기 대비

+0.3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46.8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13.9조원

세외수입

6.7
조원

기금수입

24.3
조원

(단위: 조원)

2020년 2월

2020년 예산

46.8
291.2

국세수입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 

16.1%

19.0
88.4

소득세
세수진도율 

21.5%

2.0
64.3

법인세
세수진도율 

3.0%

13.7
68.6

부가가치세
세수진도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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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40.2조원

전년 동기 대비 +11.1조원

진도율 22.4%

전월 대비 +12.9조원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진도율 14.4%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총 지 출

전월 대비

+53.1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7
조원

총지출 

104.0
조원

일반회계

67.9
조원

특별회계

12.3
조원

● 2020년 2월 말 기준

2020년 총지출 예산

523.1조원 대비 
19.9%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진도율

예산

80.3
조원

기금

23.8
조원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9.2조원

주: 2019년은 12월 말,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104.0

523.1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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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연간계획 대비 21.7%
2월 말 집행액

66.8조원

전월(10.9%) 대비 
증가

10.8%p

연간계획

307.8조원*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부처명 2월 실적 집행률

1 문화재청 0.5 52.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43.5

3 산림청 0.7 40.1

4 산업통상자원부 3.2 39.0

5 보건복지부 7.3 35.5

연간계획(A) 2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7.8 66.8 21.7

중앙부처 263.8 61.3 23.2 

• 예 산 213.3 54.7 25.7

• 기 금 50.5 6.6 13.0

공공기관 44.1 5.5 12.6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2019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2.3조원)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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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수 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은 12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통합재정수지 

26.2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7조원 흑자

전년 동기 대비

-14.4
조원

전월 대비

-26.6
조원

전년 동기 대비

-14.7
조원

전월 대비

-29.3
조원

관리재정수지 

30.9조원 적자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26.2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30.9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 2020년 2월 말 기준

2019

2019

2020

2020

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3

-1.7

6.9

4.9

-11.8

-16.2

-17.3

-25.2

-25.9-26.2

-38.8

-19.1

-36.5
-30.9

-38.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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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채 무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전월 대비

+13.5
조원

전년 대비

+26.3
조원

중앙정부 채무 

725.2조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94.4 698.6 699.0 711.8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3.5조원

704.5

누적채무 GDP 대비

33.6 34.2 34.4

36.5

699.0

725.229.5
30.9

32.2

34.0

425.1 464.0 503.0 591.9556.5 627.4 651.8

● 2020년 2월 말 기준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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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각종 피해를 보전하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경

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때, 정부가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열린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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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에서는 지금까지 정

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든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에서는 1951년부터 2020년까지 편성된 총 86회의 예산안 및 세부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추가경정 

예산안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을 클릭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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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합통계 분석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

복합통계분석에서는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 관련 통계자료들을 원하는 데이터로 직접 

조합해 조회·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경과 관련된 데이터는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 현

황(추경)에서 소관별, 회계별, 분야별 자료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이 반영된 분야별 

예산을 보고싶은 경우,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의 경우 대분류에서 조회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소분류에서 정부안 및 국회확정 예산편성금액을 선택하여 복합통계 항목에 추가하

면 아래 복합통계 항목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선택에서 검색주기, 데이터정렬, 검색

기간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면, 추경데이터가 반영된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

니다. 또한, CHART 탭을 선택하면 추경의 분야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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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재정데이터명 ‘추경’ 검색 >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상세재정통계DB > 재정데이터명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추경’이 반영된 재정 데이터(세출 세

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 세입 예산편성현황)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

저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경이 포함된 데

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소관, 회계, 계정, 분야,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본예산금액, 

본예산외화금액, 추경정부안금액, 추경정부안외화금액(달러), 추경국회확정금액, 추경국회확

정외화금액(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

서는 앞선 정보들과 함께 목명, 세목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세입 예산편성현

황(추경포함)에서는 소관, 회계, 계정, 본예산금액, 추경정부안금액, 추경국회확정금액과 함께 

수입관명, 수입항명, 수입목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추경 포함  

세출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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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경 관련  

기타 정보

추경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추경 관련 성과계획서 → 상세재정통계DB > 성과계획서(안)(추경) 

추경 관련 보고서 →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찾고 싶을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총 97건의 추경 관련 정부의 보도자료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수정된 성과계획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상세 재정통계DB > 성과계획서(안)(추경)

으로 들어가면, 총 148건의 소관별 추경성과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료

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

건의 추경 예산안분석 보고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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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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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사전투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선거’, ‘투표’, ‘총선’ 등이 연관어

로 도출되었듯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

는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사전투표

재정 NOW 키워드 재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3.18.), 수집기간: 2019.2.15.~3.15.

선거 총선 시험투표 국회의원 선관위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재외국민 선거관리위원회 총선

투표소

연관어

국민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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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

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

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통해 공직선거1 및 

위탁선거2를 관리한다. 정당사무관리 업무로 정당에 관한 감독사무 및 정당발전지원업무

를 담당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회 설립 및 운

영 상황, 정치자금 사무처리 및 운영 상황 등을 감독하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주주의 해외전파 등을 통해 민주시민정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1항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

으로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보장

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

라,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독립

기관장과 협의하여 편성해야 한다. 만약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를 통해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

관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공고

히 하는 선거 사무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의 예산은 4,519억원 규모이다. 주요 

단위사업으로 공직선거관리(3,399억원), 정당발전

지원(925억원),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184억

원), 선거관리지원(11억원) 등이 있다.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등을 의미한다.

2    �국민투표, 위탁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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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의 주요 사업으로 국회의원선거 관리 사업, 선거보전금 사업, 재외선거 관

리 사업 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관리 사업(2,267억원)을 통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되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선거보전금 사업(1,018억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선거공영제3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정

당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재외선거 관리 사업(84

억원)은 재외선거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신고·신청 접수, 운영 관리 등을 시행

하는 사업이다. 또한, 재외선거 실시에 따라 TV, 라디오, 인쇄물 등을 통한 계도 홍보 및 

사이버 예방 단속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관 운영을 위한 파견에 따른 업무경

비를 지원한다. 

정당발전지원

정당발전지원을 통해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당보조금 사업(922억원)은 정당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보

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보조금 배분 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예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단위: 억원)

지출액프로그램명 주요 단위사업

3,399공직선거관리

925정당발전지원

184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11선거관리지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

4,519합계

3    �선거공영제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선거비용을 경감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

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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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당과 각 대상 정당의 보조율에 따라 지원된다. 정당사무지원 사업(3억원)은 정당활동 

공개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정치·선거제도 연수 기회 부여 및 

정당·후원회 운영 지원 등으로 정당발전과 정당정책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의 주요 사업으로는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 민주시민의식 함

양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102억원)은 정치관계법4 위반 행위에 대

한 정황 파악, 예방·안내 활동 및 조사로 공명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부행위 

근절,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예방 등을 통해 정치풍토의 개선 및 정치자금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사업(33억원)은 선거정당 관계자, 유권자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성숙한 선거·정치 문화를 정착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주권의식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 국내·외 교류·협력 등을 통해 민

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거관리지원

선거관리지원의 주요 사업으로 선거방송토론, 인터넷 심의 기반 조성, 선거여론조사 심

의 등이 있다. 선거방송토론 사업(5억원)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한 위

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의 기회를 제

공하고, 유권자에게 정당 간 정책을 비교·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

린 토론대회5를 실시하여 민주시민의 토론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토론제도 연구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인터넷 심의 기반 조성 사업(3억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선거보

도 심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 예방 및 피해정당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통해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조성 및 지원한다. 선거여론조사 심의 사업(3억원)

은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 보도 내용을 감시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원자료 분석

을 통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위반여부를 단속·적발하여 깨끗한 선거

여론조사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을 위반한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조사하는 한편, 정당·언론사·여론조사기관 등에 법·기

준의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활동 및 협조 체계의 구축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환경의 개선

을 지원하고 있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의미한다.

5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한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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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의 광범위한 확산이 생산활동 중단, 소비 감소, 교역 감소 등 각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유행성 폐렴으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인접한 우리나라에서 2월 말~3월 초 최대의 확산세를 

나타냈으며, 현재 미주와 유럽에서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4월 13일 기준, WHO에 의하면 전 세계 212개 국가 및 자치령에

서 집계된 확진자는 170만여명,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각국 정부 발표 자료 및 주요 외신의 보도 내

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 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지원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yjchang@kp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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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차로 3월 6일 83억달러(10조원)에 이르는 긴급 예산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의 서명으로 발효된 데 이어 2차로 3월 18일 1천억달러(122조원) 규모의 두번째 긴급 재

정조치가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업보험 강화, 식품 지원, 유급 병가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3차로 3월 27일에는 2.2조달러(2,7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패키지 법안은 대기업과 지방정부 대출 지원 5,040억

달러, 가구별 재난 수당 지급 2,900억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등

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차 대책안이 통과되자마자 3차 대책의 보완 등을 포함한 4차 대응

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14일 1차로 103억엔(1천억원) 규모의 긴급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여 자

국민 수송 전세기, 크루즈선, 입국 심사 및 검역을 지원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2차로 

4,308억엔(5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조치를 발표하였다. 임시 휴교로 인한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나 유급휴가 인건비 지원 2,468억엔 및 방역과 의료조치를 위한 486억엔 등이

다. 이날 중소기업을 위한 1.6조엔 규모의 금융지원책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4월 7일 3

차로 108.2조엔(1,200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이 국무회의 의결로 발표되었다. 이 

중 납세 및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가 26조엔 규모, 재정지출은 39.5조엔 규모 등이다. 재

정지출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씩 총 6조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 21일까지 각급 정부에서 1,218억위안(21조원)의 자금이 

전염병 예방과 구제 용도로 배정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 자금은 258억위안(4조원)에 해

당한다. 이보다 앞선 2월 20일에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6천억위안(103조원) 규

모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인하, 주택제공자금 부담 경감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3월 27일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적자율 확대 방침 등이 결정되었

다.  4~5월 중에는 최고의결기구인 양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확진자 수나 증가세에 비해 과감한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3월 9일 24

억호주달러(1.8조원) 규모의 보건 대책을 발표하여 코로나19 진료를 지원하기로 하였으

며, 3월 12일에는 1차로 176억호주달러(14조원) 규모의 재정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여기

에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당 750호주달러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3월 19일에는 중앙은행

의 양적 완화를 포함하는 1,050억호주달러(7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었고 3

월 22일에는 2차로 660억호주달러(4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조치가, 3월 30일

에는 3차로 1,300억호주달러(99조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의 총량은 3,200억호주달러(238조원)로, 호주 

GDP의 16.4% 규모에 달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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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의회에 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된 3월 11일 1차로 300억파운드(45조원) 규모의 코

로나19 대응책을 발표하였다.(영국 회계연도는 4월 시작된다.) 이 중 120억파운드(18조

원)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근

로자 등에 지원된다. 2차로 3월 17일 3,500억파운드(537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발표하였

고 200억파운드의 가계 및 기업체 지원과 3,300억파운드의 대출 및 신용보증 방안이 포

함되었다. 3차로 3월 20일에는 고용유지기업에 임금의 80%를 최대 2,500파운드까지 지

원하는 ‘고용유지대책’(약 175억파운드, 27조원)과 부가가치세 납기 반년 연장(300억파

운드, 46조원), 저소득층에 최대 150만원 생활수당(유니버설 크레딧) 지급(70억파운드, 

11조원)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26일에는 고용유지대책을 자영업자까지 확대(추가 90억

파운드, 14조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의회는 3월 25일 1,560억유로(2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대

출보증 등을 합한 대응책의 전체 규모는 7,500억유로(1,000조원) 규모에 이른다. 파이낸

셜타임즈지에 따르면 추경예산 중 1,225억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긴

급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500억유로, 실업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 재원 확충을 위한 77

억유로, 의료보호장구 생산과 백신 개발 35억유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재건

은행(KfW)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유로(135조원)를 투입하고 경제안정화기금(WSF: 

World Sustainability Fund)을 통해 기업들에 4,000억유로(540조원) 규모 은행 대출 보

증을 제공한다.

프랑스 정부는 3월 17일 450억유로(62조원)의 재정대응책을 내놓았다. 320억유로는 법

인세·사회보장세 납기 1개월 연기를 위해, 85억유로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노동자들

에 대한 2개월치 소득 보전에 투입된다. 같은 날 3,000억유로(402조원) 규모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방안도 발표되었다. 2차로 4월 15일에는 대응책 규모를 1,000억유로(133조원)

까지 확대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스페인도 3월 17일 2,000억유로(274조원) 규모의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대출 지

급보증에 1,000억유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에 300억유로, 피해 기업 등에 직접지원 

170억유로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 중 약 30억유로는 민간부문을 통해 조달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3월 16일 250억유로(34조원) 규모의 특별예산(Cura Italia decree)

이 승인되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2억유로는 국가보건체계 강화에, 고용과 소득안정에 

103억유로를, 가계와 소기업에 3,500유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51억유로, 세금 납

기연장 및 세제혜택에 16억유로 등이 쓰일 계획이다.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Spai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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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재무장관회의는 4월 9일 회원국 지원을 위한 5,400억유로(716조원) 규모의 구

제금융 지원 대책안에 합의했다. 유로안정화기금을 통한 저리 대부 2,400억유로, 유럽투

자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 2,000억유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재보험

기금 설립 지원 1,000억유로 등이다. 다만 프랑스,이탈리아 등 9개국이 요구하였던 EU코

로나 특별채권 발행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EU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개 방역과 치료 목적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1차 재정

지원 조치 이후, 확산세 심화로 부분적인 경제활동 중단이 불가피해지면서 1차의 10배 

이상 규모에 달하는 2차, 3차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주로 재난·실

업수당 등 국민소득 지원, 피해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월 27일 G20 정상은 최초로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지속한다

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 또한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재정지원 확대 정책은 상당 기

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WHO

그림. 전 세계 확진자 수 현황(2020.4.13.기준)

90,787
추가 확진자 수

1,699,595
누적 확진자 수

3.21%
일일 증가율

106,138
사망자

493천 명

246천 명

123천 명

1명

구 크기는 사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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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의 김민석 사무관은 

2009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 들어온 뒤 어느덧 10

년이 넘도록 국가재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는 민

간투자법령과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정

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

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

눠진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투자사업 방

식은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방식이라고 불리는 BTO 방식은 사업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한 푼의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도 하고,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 

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후로 

2018년 말까지 735개 사업이 추진되어 

129.7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총 5.2조원에 달하는 

64건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민석 사무관을 

만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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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한 후 소유권

을 주무관청(국가·지자체)에 이관하고, 대신 주무

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 이용자

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주된 사업 분야로는 도로·철도가 해당

됩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방식이라고 불리는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 임

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

입니다. 대학시설, 병영시설, 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업방

식으로, 올해 2월 10일부터 도입된 

혼합형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

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

투자관리센터가 주축이 되어 ‘혼합

형 민자방식 TF’를 통해 십여 회가 

넘도록 집중적인 토론과 간담회 등

을 거쳐 만든 제3의 신규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혼합형 민자방식은 시설이용자의 사용료(BTO 부

분)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정부

지급금(BTL 부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와 

BTL을 재무적으로 혼합시킨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시설의 사용료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지급금에 대

한 국회 심의를 받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Interview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  민  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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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으로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현행 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이 도입되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왔습

니다. BTO 방식 이외에 BTL 방식이 도입되었고, 정

부고시사업에서 시작하여 민간제안방식도 활용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혼합형 민자방식이라

는 새로운 민자방식의 도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대

상을 법상 열거된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 유형에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간

투자제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World Bank는 우리나라 민간투자

제도가 매우 선진적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민자제도를 세계 6위1로 평

가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방식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절차 →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공고(RFP)고

시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

획 승인 및 착공 →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SOC 분야의 재정투자 여력은 감

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

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 보완의 수단으로써 

민간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결국,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보완하여 사

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을 통해 효율적이고 창의

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외 

자금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

해서라도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

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성, 특히 사업의 

투명성은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공공성·투명성 

강화(실시협약의 공개 등)를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0.1.14).

또한 올해부터는 민간투자대상이 기존 53개 유형에

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이 개정 시행되어 큰 변화가 이루어

집니다. 완충저류시설2 등 입법의 미비로 인해 추진

이 곤란하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친환경 자동차 환경시설, 드론 관련 시설 등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맞는 각종 시설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

진이 가능해지므로,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석 사무관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간미 넘치

고 개성 있는 동료 및 업무파트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PPP 분야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    �World Bank(2016). 「Benchmar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curement 2017」

2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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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재정의 문지기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재정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인 사업에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년이 넘게 운영되어왔다. 

국가재정 낭비 방지가 제도의 

목적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는 

언론에서 ‘재정의 문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투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지우 사무관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Interview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  지  우
사무관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그중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

되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

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이러한 신청을 받아 접수된 내용을 토대

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그중 국비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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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등을 판단하여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건설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기반

시설(SOC) 구축 사업 또는 건축 사업만이 조사 대상

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변화에 따라 대규모 재정사업

이 다양해지면서 2004년에 R&D 및 정보화 사업이 

포함되었고 2008년에는 사회복지 등 비정형 재정사

업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가 더욱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대상요건 등 검

토를 거쳐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

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됩

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거치면서 대상

사업에 대해 첫째, 경제적 타당성, 둘째, 정책적 타당

성 그리고 셋째,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분

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

회가 종합평가(AHP)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한 평가 결과는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잘 운영

될수록 재정투입 효과가 저조한 사업과 경제적·사회

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예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공정성과 결과의 수용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제도가 될 것입
니다.

산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부처가 직접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33건 중 단 1건만 타당

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기획

재정부가 910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334개 사업의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는 36.7%의 규모로 금액

으로 따지면 약 164조원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SOC 건설 사업 평가 시 수도권 지역과 비수

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평가하게 

된 점이다.

“이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

성보다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성을 

더 비중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업의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그동안 비수

도권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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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었던 점을 고려

하여 개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그 사업이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인가를 적극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

“이전에는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협소

한 범위의 사회적 가치만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했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출되는 고용의 질과 주변 

환경의 안전성 개선 효과, 인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등 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비정형 사업에 대해서도 Pass or Fail 형식의 평가

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형식이 비정형 사

업의 유연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형식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편했습

니다.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전컨설팅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기초 조사 결과 타

당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탈락된다는 점

은 변함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 조사과정과 최종평가(AHP) 과정

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기초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진이 최종 타

당성평가까지 참여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평가 결

과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동조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안전이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타당성

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도

록 개편했습니다. 이제는 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

이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재정사

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

원회는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

단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

어 더 공정하게 수행하고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지우 사무관은 예비타당

성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며,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치들

을 고민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제도가 될 것이

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

하고, 보다 건설적인 사업을 기획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림.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대상요건 검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가 종합평가(AHP) 실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 및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책적 타당성   ③ 지역균형발전 분석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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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Talk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하며,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  나라재정

＜

#

←  나라재정

＜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궁금이

나라재정

의무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재량지출 10% 의무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라재정

2020년 기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규모는 
각각 255.6조원, 256.6조원이며, 총 재정지출

(512.3조원) 중 의무지출이 49.9%를 차지합니다2.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궁금이

궁금이

의무지출엔 어떤 지출들이 있나요?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량적 지출은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나라재정

법에 따른 법정지출, 외국 또는 국가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그리고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등이 있습니다.

나라재정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에는 4대 공적연금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며,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같은 지방이전재원과 이자지출도 
의무지출에 해당됩니다.

나라재정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의무지출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무지출은 무엇인가요?

궁금이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2    �2020년 본예산 기준



              

직장인들은 이달의 월급을 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곳을 결정합니다. 전기세, 수도

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대출금과 이자 등

을 상환합니다. 꼭 지출해야 할 곳에 먼저 지

출한 후 보험료, 적금 등에 지출하고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습니다. 정부

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정

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

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

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

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지출

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

지출이라고 합니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

재정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법정지출, 외

국 또는 국가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복지 분야 의무지출

은 4대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

초연금,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

비 6.8% 증가한 255.6조원이며,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11.5% 증가한 256.6조원입

니다. 총 재정지출(512.3조원) 중 의무지출이 

49.9%, 재량지출이 50.1%를 차지합니다. 

최근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대하면

서 의무지출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

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내역,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

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재량지출 10% 의무감축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57 56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 결산(세입·세출외 제외), 2019년, 2020년은 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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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Brueghel the Younger, <A Satire on Tulip Mania>, 1640, Oil on Panel, 31 x 49cm, Frans Hals Museum of Haar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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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최악의 거품은 1980년대 중후반 일본의 자산 버블이다. 1989년 일본 자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쿄의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아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1991년 거품이 붕괴되면

서 결국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버블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되는 역사적 경험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위 튤립 버블이라고 불리는 사례다. 1630년대 중

반에는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은 약 3천길더까지 뛰었는데 지금 가격

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9만유로 정도로 한화로는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당시 네덜

란드 가정의 1년 생활비가 300길더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튤립 버블이 얼마나 엄청

난 파장을 몰고 왔는지 짐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

실상 세계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이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플랑드르 지방은 유럽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상업과 물

류가 활발하게 늘어나게 되고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초

상화를 주문하거나 정원을 가꾸어 그들의 부를 과시하려고 했다. 튤립에 대한 수요

도 처음에는 이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튤립은 귀한 꽃이자 부

의 상징이었고, 희귀한 튤립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자로 인식됐다. 

튤립 버블 경제의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狂氣광

기



60재정 STORY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1630년대에 들어서자 줄무늬 튤립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시장에 가격이 계

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게 되자 부유한 상인계급은 물론 일반 서민들까

지 튤립 구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튤립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상업이 번성했

던 네덜란드에서는 대부업과 같은 금융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 또한 튤립 버블

이 커지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순식간에 튤립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에서는 투

매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광풍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뒤늦게 튤립 열풍에 동참

했던 투자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도 개미군단이 

몰려올 때는 이미 시장이 과열되어 버블이 꺼지기 직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튤립 버블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영화가 2017년에 출시된 것이 바로 <튤립 피버

>다. 이 영화에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가난한 화가 얀

(Jan)이 등장하고 사랑에 빠진 이들은 튤립 버블의 광기 속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지만 가격 폭락으로 실패하고 만다. 튤립의 구근(球根)의 모양은 양파와 비슷하

게 생겨서 혼동하기 쉬운데 영화 속 재미있는 장면은 주인공이 애지중지한 튤립 구

근을 하인이 술에 취해서 그것을 양파로 착각하여 먹어버리는 황당한 사건도 일어

난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화가는 바로 얀 반 호이엔(Jan Van Goyen)인데, 그는 

튤립 열풍이 불자 본업인 그림보다 튤립 투기에 열중했다가 가격 거품이 빠지자 엄

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호이엔은 그림과 데생 2천여 점을 그

려서 겨우 갚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튤립 열기에 휩싸인 세태를 적나라하게 풍자

한 그림은 플랑드르 화파의 대표적인 화가 페테르 브뤼헬(Pieter Brueghel)의 아들

인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Younger)이 1640년경에 그린 ‘튤립 광풍의 풍자

화’(A Satire of Tulip Mania)이다. 

튤립에 대한 수요도 처음에는 이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튤립은 귀한 꽃이자 부의 상징이었고, 
희귀한 튤립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부자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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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튤립 광풍 속에 비이성적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원숭이로 묘사하고 있

다.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왼쪽 부분에는 튤립 가격이 급등하면

서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른쪽 부분에는 버블이 꺼지면서 낭패를 본 사

람들의 패닉 상황을 그리고 있다. 왼쪽 상단 저택의 발코니에는 부자가 된 원숭이

들이 테이블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 앞쪽 하단의 한 원숭이는 검을 차고 있는 것

으로 보아 귀족 신분으로 보이는데 튤립 가격의 목록이 적혀있을 듯한 종이를 들여

다보고 있다. 가운데 한 원숭이는 튤립 한 뿌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에 그림 오른쪽에는 패닉 상태에 빠진 원숭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하단의 원숭이는 가격이 폭락한 붉은 줄무늬 튤립을 땅바닥에 버린 채 오줌을 갈기

고 있다. 그 위에는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는 원숭이들이 보인다. 또

한 그림 위쪽 멀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무리도 있는데 아마도 투자에 실패하여 목

숨을 끊은 원숭이의 장례행렬처럼 보인다. 당시 튤립은 부유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지름길이었다. 뒤늦게 높은 가격에 튤립을 사들이며 투기 대열에 동참했다가 가격 

폭락에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2010년에 나온 영화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2010>는 2008년 월스트리트

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는 자신을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에게 금융시장의 예로 튤립 버블을 드는 장면이 

나온다. 맨해튼 이스트리버가 내려다보이는 그의 고급 아파트 벽에는 튤립 가격의 

그래프를 붙여놓았다. “버블 스토리의 시작은 1600년대의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었

지… 튤립 한 뿌리의 가치가 암스테르담의 강변의 아름다운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이 바로 튤립 마니아(Tulip mania) 열풍이지… 그런 튤립 가격

도 버블이 꺼지자 두 뿌리의 가격이 10달러로 하락해 버렸다네.”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러스는 외친다. ‘인간의 탐욕은 좋은 것(Greed is good)’이

라고. 거품의 형성과 몰락은 언제나 그러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거품의 진짜 비극은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거품이라

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18세기 

초반 보물선을 인양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2만파운드를 잃고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 한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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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주 의 윤 리 의  개 척 자 ,

임마누엘 칸트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1724~1804)



독일의 도덕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은둔한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사

실은 그렇지 않았다. 거의 매주 오후에 친구들을 만

났는데 친구들은 사업가, 상인, 은행가였다. 그들의 

화제는 주로 경제와 정치였고 칸트의 친구들과 대화

하며 경제마인드가 형성되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

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많

은 돈을 벌었고 그 덕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칸트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

드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의 문헌을 두루 

섭렵해 박식했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법학적으로 정당화했다

면, 칸트는 윤리에서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찾았다.

 

자본주의의 윤리, 정언명령

수리공 가정에서 자란 칸트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

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기준이 바로 정

언명령인데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쉽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그

런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거짓말을 하기 시작

하면 서로 믿을 만한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나

의 이익도 챙길 수 없게 된다. 도둑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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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위해 쉽게 도둑질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모두

가 서로 훔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도 도둑

맞게 된다. 이처럼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행위는 개

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모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행

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형성된다. 정언명령은 

이 같은 의무처럼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따라

야 하는 윤리성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스스로 예외가 되려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

면 안 된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

면 불륜이다)를 가장 미워했다. 자신은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제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하는 등 

내로남불은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려는 것이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고 더 큰 가치가 있

다고 여기고 행동준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는 것이다. 즉, 내로남불은 불의(不義)

다. 내로남불은 칸트가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

겼던 신분 서열을 중시하는 봉건·귀족사회에 대한 

모방심리에서 비롯되었다.

칸트의 사상에 의하면 소득재분배에서와 같이 수혜

계층을 위해서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 희생된 계층은 수혜계층의 권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당한 것이다. 누진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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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사상은 범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가치로서 법치국가를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중시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칸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쾨니히스베르크 성당(좌)

칼리닌그라드에 위치한 칸트의 묘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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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에 불의의 조세다. 정의(正義)의 조세는 단일세율제

도다. 인·허가제도도 차별적이기 때문에 불의의 법

이다.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

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전관예우, 동일한 죄가 

있다고 해도 부유층은 무죄, 서민층 사람에게는 유

죄판결을 내리는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차별과 

예외를 인정하는 나라는 불의의 나라다.

시장질서는 정언명령을 실현하는 사회

정언명령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

다.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나 차별, 정치적 목적을 위

한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공권력을 행사는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법치

국가라는 게 칸트의 설명이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특정 그룹을 차별하거나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입법이었다. 인간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

고 그래서 자유와 존엄을 파괴하는 입법을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시장경제라는 칸

트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분업 교

환은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정언명령이 구현되

는 것이다. 교환을 통해서 기업들은 고객을 위해 봉

사하고, 반대로 고객은 기업을 위해 봉사한다. 이게 

시장을 다목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유경

쟁이 도덕을 파괴한다는 주장으로 시장경제를 폄훼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칸트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

쟁은 성실성, 엄격성, 정직성 등 도덕성을 촉진한다

는 게 그의 주장이다.

칸트 사상의 힘

칸트는 평생 자기가 태어난 쾨니히스베르크에 있는 

대학에서 50마일 이상 나간 일이 없지만, 그의 사상

은 범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

가가 헌법가치로서 법치국가를 세우고, 인간의 존

엄성 개념을 중시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칸트 사상의 

영향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우리에게 자유의 중요성은 물론 자본주의의 도덕성

을 일깨워준 것은 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교육, 이혼 등 가족의 가치와 도덕적인 행위까

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이용하는 경제학을 반대한 

것도 칸트였다. 그는 경제는 도덕을 필요로 하지만, 

도덕은 경제적 이득 또는 경제적 번영 등과 독립적

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보호무역은 전쟁을 야기할 뿐이라고 개탄하

면서 영구적인 평화는 자유무역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고 호소했다. 전쟁을 극복하고 모든 나라의 보편적 

이득을 증진시켜 세계평화를 창출하는 게 자유무역

이라는 그의 인식은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T)을 통하여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하여 자유무역 실현에 기

여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작은 국

지전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대미문의 평화를 누리

고 있으니 이 또한 칸트 사상의 기여가 아닐 수 없다.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칸트의 추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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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디지털 르네상스

지은이 

조엘 월드포겔

   

옮긴이 임정수

출판사 한울    발간일 2020년 2월 28일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작업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했는데 바로 데이터 수집

과 시대별 비교를 위한 지표화 작업이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진의 연구 의지가 만

들어낸 결실이며, 미국 미디어 산업이 지난 100년 동안 축적해 둔 데이터와 각종 

평가시스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여건이 

다른 시대를 비교하는 방법을 고안해내 한국 미디어 산업을 평가해 보는 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문화의 발상지에서 계속 번성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가 유

입되고 교차하며 섞이는 곳에서 번성한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문화의 국경

선을 넘어뜨리며 다양한 문화를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주었다. 과거였다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을 다양한 상품들도 유통의 장

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를 책 속에서는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칭하

고 있다. 우리는 문화적 암흑기에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디지털 르네상스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알아보자.

조엘 월드포겔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면서 미네소

타 대학교 칼슨 경영대학의 프레드릭 R. 카펠 기금 의장을 맡고 

있다. 저술로는 <스크루지 경제학: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지 말

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Chapter 1	 창조산업: 불확실하고 고비용이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산업

Chapter 2	 음악의 디지털화: 그냥 즐겨?

Chapter 3	 영화의 디지털화: 할리우드는 몰락하는가?

Chapter 4	 텔레비전의 디지털화: 거대한 불모지에 꽃이 피었나?

Chapter 5	 책의 디지털화: 다양한 수준의 쓰레기?

Chapter 6	 기타 영역의 디지털화: 사진, 여행사, 그 외

Chapter 7	 디지털 르네상스의 가치: 롱테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Chapter 8	 디지털 팜 시스템과 번들링의 전망

Chapter 9	 두 지적재산 체제의 이야기: 할리우드와 발리우드의 교훈

Chapter 10	 디지털화, 프랑스인, 그리고 바이킹의 귀환

Chapter 11	 브릿지 트롤: 기술적 게이트키퍼의 위협

Chapter 12	 위기인가, 르네상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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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지은이 

베아트리스 바라스

옮긴이 신재민, 문수혜, 전광철

출판사 착한책가게    발간일 2020년 3월 6일

버려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들

프랑스의 남부에 위치한 아르데슈 지역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쇠퇴한 지역을 재건

하기 시작했다. 1975년 프랑스 아르데슈 지역으로 들어간 청년 여섯 명은 폐허가 

된 방적공장을 복원하고 버려진 지역자원인 양모를 활용한 지역개발에 나섰다. 인

구, 부, 권력 등 모든 것이 기업의 금융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세계에서 외면받아온 

지식, 공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과 사람 사이에 새로

운 균형을 이루고자 생계비를 최소화하고 품삯을 모아가며 삶과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갔다. 1982년에는 아르들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양모 

제품을 생산하여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판매했다. 이

후 양모박물관을 세우고 서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갔으며 현

재는 신뢰와 연대에 기반을 둔 지역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지역에

서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더해주고 별난 실천 연대기로서 흥미로

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베아트리스 바라스는 아르들렌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협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금융기관인 네프(NEF)의 윤리위원회 위

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다.

02

1장	 1972~1975  옛날 옛적에

2장	 1975~1978  개척의 시절, 고난의 시절

3장	 1978~1982  협동조합 설립의 길 위에서

4장	 1982~1985  경영을 향한 첫걸음

5장	 1986~1990  전방위로 성장에 매진하다

6장	 1990~1995  살아 숨 쉬는 박물관

7장	 1996~2000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

8장	 2001  경험으로 맺은 결실

9장	 2002~2005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다

10장	 2006~2013  아르들렌, 다시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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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국제

재정

01J a n u a r y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재정

경제

국제 경제

02F e b r u a r y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재정

03M a r c h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경제

국제

08A u g u s t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09S e p t e m b e r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07J u l y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경제

국제

경제 재정

경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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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05M a y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06J u n e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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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

국제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O c t o b e r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11N o v e m b e r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12D e c e m b e r

2021년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경제

재정

국제

재정

국제

재정

경제

경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3.2.)

- �OECD는 코로나19, 무역갈등, 영국·EU 관계,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2.4%로 전망.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성장률 전망이 2.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G20 중 5위 유지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3.17.)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 국회 확정 규모는 정부안 대비 43억원 감소한 11.7조원으로, 세출확대는  

정부안 8.5조원에서 2.4조원 순증(0.7조원 감액, 3.1조원 증액)한 10.9조원, 세입경정은 △3.2조원에서 2.4조원 증가한  

△0.8조원으로 조정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기획재정부, 3.23.)

- �3.17.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23.에 공포·시행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⑤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⑥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기획재정부, 3.24.)

-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이라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① 경제 역동성 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 사회안전망 보강, ④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라는  

4대 투자중점을 설정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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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10일, 코로나 19에 의한 비상시

를 가정해 ‘업무연속성 확보 절차(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과천

청사에 임시사무실을 개소하고, dBrain·e나라도움 

운영 직원과 유지보수업체 직원 일부를 임시사무실

로 분산시켜 근무에 들어갔다. 

16일에는 협력사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산근무를 시행했다. 

정보원 공간 일부나 협력사 본사,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지나 근무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근무하던 사무

실의 밀집도를 크게 낮췄다.

임시사무실 확보와 분산근무에 이어, 한국재정정보

원은 23일 감염병 사태 장기회에 대비한 ‘생활방역

형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대

면회의, 부서회식을 금지하고 모든 부서가 재택근

무, 시차출퇴근제도, 점심교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

기로 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대비 ‘생활방역형 근무체제’로 전환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3월 23일(월), 「전

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글로벌

사업」협력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

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

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

야 연수과정 공동 운영 및 교재 개발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컨설팅 △국내 전자정부 기업 수출지원 △양 기관 

전문인력 교류 및 시설공유 등을 협력할 것을 합의

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전자정부 정

책 수립 및 해외수출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정보화

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 정보화에 

이바지하겠다”며, “더 나아가 글로벌사업뿐만 아니

라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애 독 자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or.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20. 4. 20.~ 2020. 5. 8.

항상 나라재정을 챙겨보는 애독자입니다. 

이번호에도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슈를 보기 좋고 쉽게 정리해 주셔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재정 항상 파이팅입니다!!

thu********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일컫는

재정 용어는 무엇일까요?

문 제

☆ 퀴즈 정답 

예비비

☆ 상품 당첨자 

eom******@naver.com
thu********@naver.com
del**@cau.ac.kr
bam*********@gmail.com
mar*****@nate.com
gnp****@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3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